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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2024년 8월 21일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

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

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

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

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여

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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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

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

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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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6조),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중앙근로감독관과 시

‧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두는 지방근로감독관으로 구분하되(안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

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

관을 둔다.

제101조(감독 기관) ① -----------

------------------------------

---------------------근로감독

관(이하 “중앙근로감독관”이라 한

다)-------.

<신 설> 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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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가. 근로감독 등 근로감독관 수행 업무 현황

근로감독은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1) 구체적인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이하 “지

방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6조(권한의 위임) ------------

------------------------------

------------------------------

------------------------장 또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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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과 그 소속기관에 배속

되어 있고,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2)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3) 「근

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5)

1) 김근주 등(2018), “근로감독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 5

2)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

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목적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에 따른 명령의 시행 등 타 법령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이와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

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

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

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

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

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

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

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참고】「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

위 참조

5)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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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처

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6)

제정 「근로기준법」제102조7)에서는 지방의 근로감독업무를 특별시,

도, 시, 군의 근로감독관이 수행하였으나, 1974. 12. 24. 법률개정을 통

해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으로 개정8)된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르기까지 근로감독업무는 근로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①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

는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기준근로감독관’)과 ②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9) 2024년 8월 기준 근로기준근로감독관은 2,163명이고 산업안

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

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

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6) 구체적인 근로감독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고】근로감독관의 직무 규정 참조

7) 1953. 5. 10. 제정 법률 제286호 제102조 (감독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회부, 특별시, 도, 시, 군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8) - 1974. 12. 24. 개정 법률 제2708호 제102조 (감독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부처 명칭은 노동청 →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변경됨.

9)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①「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

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과 ②「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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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로감독관은 872명으로 총 3,035명의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

고 있음.

<전국 근로감독관 수>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기준 1,874 2,001 2,126 2,141 2,163
산업안전 569 741 793 834 872
합계 2,443 2,742 2,919 2,975 3,035

*8월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10) 접수‧처리 및 사업장 감독 건수를 살펴보

면, 2023년 신고사건은 418,353건이 접수된 반면, 사업장감독은 총 54,6

18개소에 대하여 실시되어 사업장 감독보다는 신고사건 업무의 비중이

높음.

<신고사건 접수‧처리 및 사업장감독 현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

하여 규정하고 있음.

10)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

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단위: 건, 개소)

구분
신고사건

사업장감독
접수 처리

2020년
근로기준 404,613 380,138 15,797
산업안전 21,633 21,298 20,478
계 426,246 401,436 36,275

2021년
근로기준 346,486 322,994 22,252
산업안전 31,847 32,388 27,648
계 378,333 355,382 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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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 수 대비 감

독 건수는 2023년 기준 근로기준 관련 1.4%, 산업안전 관련 1.3%에

그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 및 사업장감독 사건 수>

(단위: 개소, 건,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수1)
1,865,536 1,995,751 2,009,955 2,009,955 2,009,955

사업장

감독건수

근로기준
15,797

(0.8)

22,252

(1.1)

27,180

(1.4)

28,120

(1.4)

15,236

(0.8)

산업안전
20,478

(1.1)

27,648

(1.4)

23,544

(1.2)

26,498

(1.3)

14,582

(0.7)
1) 종사자 1인 이상 기준

2) 2024년 발표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이 최종 자료임.

3) 괄호안은 사업장 수 대비 직권감독 건수 비율임.

4)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현황」

(단위: 건, 개소)

구분
신고사건

사업장감독
접수 처리

2022년
근로기준 335,279 310,805 27,180
산업안전 24,471 24,655 23,544
계 359,750 335,460 50,724

2023년
근로기준 400,800 370,653 28,120
산업안전 17,553 17,476 26,498
계 418,353 388,129 54,618

2024년*
근로기준 300,189 267,410 15,236
산업안전 12,169 12,064 14,582
계 312,358 279,474 29,818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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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은 ① 고

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독, ② 별도의 탐지(언론보도, 청원, 신고사건 처리 중 탐지) 등을 통

해 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수시감독, ③ 중대한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감독, ④ 3년 이내 감독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이 신고된

경우 실시하는 재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음.11)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은 ①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종합감

독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중대산업사고12)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독,

11)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및 교육

하는 ‘노무관리지도’가 감독과 유사하게 작동하였다고 보고 있음.

12)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

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

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

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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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

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특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음.13)

2023년 기준 각 유형별로 감독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근로기준 관련

특별‧수시감독 사업장 수 5,969개소로 전체 근로기준 관련 감독사업장

의 21.2%이고, 산업안전 관련 특별감독 사업장 수는 44개소로 전체 산

업안전 관련 감독‧점검사업장의 0.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 사업장감독 등 건수>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현장 실태확인 및 지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조사도 감독

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단위: 개소, 건, %)

연

도

근로기준 산업안전

특별 수시 정기
노무
관리
지도

재감독 전체 특별 수시 정기 기타
(조사등)

전체

2020
3

(0.02)

2,110

(13.36)

3,625

(22.95)

10,057

(63.66)
- 15,797

81

(0.40)

3,782

(18.47)

15,480

(75.59)

1,135

(5.54)
20,478

2021
9

(0.04)

3,711

(16.68)

7,471

(33.57)

11,061

(49.71)
- 22,252

58

(0.21)

17,097

(61.84)

10,328

(37.36)

165

(0.60)
27,648

2022
11

(0.04)

4,753

(17.49)

22,416

(82.47)
- - 27,180

63

(0.27)

8085

(34.34)

14,487

(61.53)

909

(3.86)
23,544

2023
5

(0.02)

5,964

(21.21)

22,151

(78.77)
- - 28,120

특별 일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전체

44

(0.17)

13,985

(52.78)

12,469

(47.06)
26,498

2024*
8

(0.05)

3,649

(23.95)

11,437

(75.07)
-

142

(0.93)
15,236

10

(0.07)

7,959

(54.58)

6,613

(45.35)
14,582

*8월까지의 자료임.
**괄호안은 전체 감독 사업장 중 해당 유형의 감독 사업장 수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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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수사를 완료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처

리하여야 하는데,14) 2023년 신고사건 중 처리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비

중은 근로기준 사건 4.5%, 산업안전 사건 6.2%로, 평균 처리기간은 근

로기준 사건 37.1일, 산업안전 사건 16.6일로 나타나고 있음.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
기준

산업
안전

근로
기준

산업
안전

근로
기준

산업
안전

근로
기준

산업
안전

근로
기준

산업
안전

신고사건

처리건수(A)
380,138 21,633 322,994 31,847 310,805 24,463 370,653 17,514 267,410 11,546

지연

처리건수(B)
45,118 2,649 35,182 2,416 32,207 1,427 16,675 1,094 32,099 595

도과비율

(B/A)
11.9 12.2 10.9 7.6 10.4 5.8 4.5 6.2 12.0 5.1

평균처리기간 43.9 24.5 41.6 18.6 39.7 15.5 37.1 16.6 38.9 14.6

*8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고용노동부

14)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30조(신고사건의 처리) ① 집

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

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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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감독관 1인당 접수된 신고사건 수는 최

소 123.2건(2022년)에서 최대 174.5건(2020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같은

기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대상 사업장 수도 650여개소를 초과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근로기준 관련 감독사업장 수(28,120개소), 산업

안전 관련 감독사업장 수(26,498개소)는 전체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수

(201만개소) 대비 각각 1.4%, 1.3%에 그치고 있어15) 감독 수요에 비추

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임.

<근로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감독 건수 및 감독대상 사업장 수>

(단위: 건, 개소)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신고사건

(접수)

근로기준 215.9 173.1 157.7 187.2 138.8

산업안전 38.0 43.0 30.9 21.0 14.0

전 체 174.5 138.0 123.2 140.6 102.9

1인당

근로감독

근로기준(A) 8.4 11.1 12.8 13.1 7.0

산업안전(B) 36.0 37.3 29.7 31.8 16.7

전 체 14.8 18.2 17.4 18.4 9.8

1인당 감독대상사업장수(C) 763.6 727.8 688.6 675.6 662.3

*8월까지의 자료임. / **자료: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16) 근

15) 동 보고서 8p 참조

고용노동부는 증가하는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선진국 수준의 근로감독 비중(독일 12.2%, 프랑스

7.7%, 노르웨이 4.2%, 일본 6.7%, ILO 주요 60개국 7.7%)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함.

16) 근로기준 관련 신고사건 처리일수(일) : (‘20년) 43.9일 → (’22년) 39.7일 → (‘24년 8월) 38.9일

근로기준 관련 신고사건 처리기간 도과비율 : (’20년) 11.9% → (‘22년) 10.4% → (’24년 8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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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관의 현장감독 기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17), 최근 노동관계 법령 확대 추이,18) 임금체불 심화

추세19) 등에 비추어 근로감독 수요는 증대될 여지가 있음.

또한, 연초에 수립한 종합감독계획에 따른 정기감독이 이루어진 사

업장 수(22,151개소)가 전체 감독사업장 수의 78%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감독이 실시된 사업장도 5개소에 불과하여 현장감독의 시의성‧대

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신고사건 및 감독사건 외 사무처리에 관한 실적을 살펴보면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신고의 접수, 근로시간 연장인가 등 주된

인‧허가 등의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41만여건에 이르고, 산업안전

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검토 및 처리, 석명 해체‧제거 작업 관리

등의 사무 처리 건수도 2023년 기준 16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근로감

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감독 외 사무 부담도 상당하다고 보임.

17) 이승길,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경기도, 2021.11.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 법률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1.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2022. 1.)이 추가됨.

19) 임금체불신고액 : (21‘) 1조 3,504억원 → (23’) 1조 7,8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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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감독 외 사무처리 현황>

(단위: 건)

<근로감독 관련>

업 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2)

5대 인·허가1) 22,733 25,928 28,004 26,280 18,380

취업규칙 심사 36,975 41,672 35,419 42,256 55,352

퇴직연금규약 심사 63,980 65,084 57,766 341,5113) 45,167

총계 123,688 132,684 121,189 410,047 118,899

<산업안전 관련>

업 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4)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726 1,064 1,221 1,320 752

중대재해 조사 1,241 1,287 1,183 1,158 664

교육의 날 운영 - - - 9,858 3,880

산업재해조사표
검토 및 처리

75,797 89,034 96,234 104,583 52,471

산재 미보고·
은폐 조사

7,845 21,530 8,452 6,167 2,354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2,229 2,100 2,643 2,576 2,297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22,616 25,365 24,859 32,443 15,719

지정기관 관리 1,515 1,499 1,619 1,914 1,3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 신고, 안전검사

4,259 5,881 5,483 5,343 3,056

총계 116,228 147,760 141,694 165,362 82,513

1)①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등적용제외승인, ②근로시간연장인가, ③15세미만취직허가, ④
임산부·18세미만인사람의야간·휴일근로인가, ⑤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2) 2024년 8월까지
3) 퇴직연금규약 사전지정운용(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 미결정시,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접수건수 증가

4) 2024년 6월까지
5)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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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에 지방근로감

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증가하는 근로감독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

려한 지역밀착형 근로감독을 촉진하여 근로감독의 실효성‧대응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20)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

게 되었고, 중앙부처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다만, 중앙관서의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것에 관하

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각각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①「지방자치법」제15조 단서21)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

20)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 「지방자치법」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

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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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근로기준’의 결정 자체를 국가사무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근로감독’ 업무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 ②중앙정부가 근로감독에 관하여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공

기관등과 협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제5조22)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

는 경우 ILO 협약 제81호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권의 분산‧공유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23)

반면, ①「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24)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점, ②근로감독권이 분산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별 근로자 권익 보호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25)에 따르면 근

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22) ILO협약 제81호 제5조 :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근로감독기관과 이와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 기관 및 공사기관간의 효과

적 협력

(나)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간의 협력

23)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pp. 51, 131-140., 319, 483-485.

24)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

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25) ▪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 제4조 :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 ILO 권고 제20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제도에 관한 일반원칙 권

고) 제10호 : “감독기관은 중앙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그

들의 어떠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지방기관의 관할하에 두거나 혹은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



- 17 -

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26)

한편, 근로감독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므로,27) 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28)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 고용노동

부장관은 위임한 업무 또는 사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제

한적 범위의 지휘·감독권 행사만 가능하게 되는바, ILO 협약 위반29),

근로자 보호 미흡30),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31), 「지방자

치법」과 충돌32) 등이 우려되는바, 근로감독 권한 위임보다는 기존 고

2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pp. 87-93., 108-109.

27) 「근로기준법」제10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

조의2

28)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소속 관서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

원 대표발의, 제2203038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4. 8. 22.)되어 있음.

29) ILO 협약에서는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직접 관

장하도록 규정하는데, 행정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경우, 위임기관은 해당 사무를 처리할 권

한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통일적·일관적 감독행정을 하도록 한 ILO 취지와는 달라

협약 위반 소지가 크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였다가 ILO 제소·권고에 따라 다시 중

앙정부로 환원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0)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인력 등 집행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근로자 권

익 보호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다른 법 적용 및 처분으로 인해 노사간 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저해된다는 등의 의견임.

31)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립한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나, 단순

위법사항(안전발판 설치·안전모 착용 등) 확인만 가능한 수준이고, 인력·예산 여건으로 인해 사

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다수이고 잦은 순

환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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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활동 강화를

통해 현행 근로감독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인천광역시는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지방으로 분리하여 이원화한다

면 지자체별 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우려

가 있어 근로자 및 사업장에 혼선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통일성 있는 근로감독이 어

려울 수 있고, 전국 단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

며, 관련 인력‧조직‧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

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경상남도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현행과 같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공유와

관련하여 4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33) 노동계 및

32) ｢지방자치법｣에서 근로기준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로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10197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

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10499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

의, 제211010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2113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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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근로감독의 효율성‧통일성‧일관성의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의 근로감독권 공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재정지원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을 제

시하였음.34)

ILO 사무국이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제81호 협약(근로감독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서도 동 협약과의 합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음.35)36)

문 의 처

02)6788-5540

34) 상세한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은 【참고】제21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참조

35)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4. 11.), 【참고】근로감독권 공유에 관한 ILO 사무국 의견서

36)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ILO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없어 최종적으로 개별 사

례가 실제로 ILO 협약에 위반하는지는 ILO 총회를 통해 판단할 뿐, 사무국은 ILO 총회 및

ILO 전문가위원회의 입장을 언급하며 원론적으로만 답변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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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상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

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

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

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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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

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

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삭제 2011.12.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

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

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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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

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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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21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 노‧사 단체 의견 >

▴(한국노총)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논의 반대한다｣(’21.5.13)

“근로감독의 효율성 또한 극히 저하됨은 물론, 지자체별 중복예산 투입으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

질 가능성이 높다”…“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

는가?”…“통일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 또한 어렵게 된다”…“ILO 협약에도 위반된다”…“그렇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왜 국제사회가 10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근로감독 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원화시켰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총)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보도에 대한 경영계 입장｣(‘21.5.13)

“경영계는 …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지자체별 상이

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일관성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전문

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

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 의견 >

▴ 경기도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등 개정 건의

▴ 인천광역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국가의 통일된 기준 필요, 위임시 지자체별 재량에 따른 다른 잣대 적

용이 가능함에 따라 혼란 초래 우려. 근로감독관의 권한 위임 사무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

는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충 방안 등 지자체의 수행 역량, 명

확한 기준,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직무수행사항은 광범위하므로, 조직‧인력‧예산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자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조직‧인력‧예산 확

보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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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근로감독권 공유에 관한 ILO 사무국 의견서

(고용노동부 제출 국문번역본)

37)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81호 및 제129호 협약 관련 검토 의견(2020년 채택) 및 몰도바공화국에 대한

1. 배경 및 질의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ILO 사무국에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 지사와 공유하는 것이 ILO의 제20호 근로감독 권고 (1923년)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본 질의는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참고

아래의 입장은 비준 협약과 관련하여 ILO 감독 기구가 표명할 수

있는 모든 최종적인 의견(eventual comments)을 침해하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무 의견(Technical comments)

가. 적용가능한 기준 및 그 상황에 대한 잠정 검토

기준재검토 노사정 작업반(SRM TWG)의 제4차 회의 당시(’18.9.17-21),

제20호 권고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되어,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SRM TWG는 동 권고의 철회 이전, 근로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개최될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동 권고의 조항 중 향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제20호 권고의 철회는 2022년 제110차 ILO 총회의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질의는 제81호

근로감독 협약(1947년)에 비추어 분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아래는 본 질의와 관련된 협약 조항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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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및 제129호 협약 관련 검토 의견(2019년 채택) 참조.

나. 제81호 협약의 관련 조항 분석

1) 제4조

1.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당국’이라 함은 연방당국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당국을 의미할 수 있다.

협약의 동 조항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단일한

중앙당국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당국에 근로감독

권한을 두는 것은 관할 영토에 적용되는 단일 정책의 수립 및

적용을 원활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복적인 자원 투입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동시에 분권화된(decentralization) 지방 또는 지역 당국이 기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기구의

분권은 협약의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2)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기관과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공․민간 기관간의 효과적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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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여러 기구 또는 부처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소관 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감독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시간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물질적 혹은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화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은 감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관련

기관간에 감독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게 되면 짧은 시일 내에 여러

번 감독을 받을 필요가 줄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로감독 부처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 또는

민간 기관간에 폭넓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예시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기관, 경찰, 사법부, 조세당국, 근로감독 대상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 국가인권기구, 이민당국, 사회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감독기구는 소관 당국에 의해 채택된 적절한

조치(전국적 협력기구, 협력협약, 안전보건분야에서 기업별 사회적 파트너간

협력 등)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효과적 협력이 보장되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제6조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정권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업무 또는 경력이 정치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경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독기구 내에 감독관의

효과적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도 있는 위계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있을 경우 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81호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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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감독관에게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가장 적절하므로 감독 인력에게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 자격으로

대부분 상시 고용되며 중대한 직무상 비위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만

해고될 수 있으며 이 비위 행위는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4) 제7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채용조건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2. 상기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감독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격 및 개인적

자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채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채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감독관의 권한 및 임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무 조건과 직위에

따라 임용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감독관 임용 과정에서 심화 직무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제9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고, 작업공정과 재료,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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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화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며 기술 전문 자문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기술 자문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신의 자격범위 밖의

사안에 대한 기술적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이러한 기술 자문 또는 전문가들이 근로감독

조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6)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 적절한 공공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2.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경비 및 부대 경비를 상환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감독기관이 본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용, 훈련, 임무수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충분한 인원의 감독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들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 및 책임을 적절히 인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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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81호

협약은 소관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4. 결론

원론적으로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제81호

협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동 협약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을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일정 부분 유연성을

허용하기는 하나, 동 협약과의 합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권한의 영토적 또는 기능적 분권은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2019년 종합 검토 의견에서 동 협약에 반하여

근로감독 체계의 본질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개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당시

이러한 개혁이 근로감독 업무 및 기능을 분권하고 여러 기관간

분배하는 과정이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일관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일부 회원국이 근로감독 체계의 지방

당국 그리고/또는 산업별 기관으로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37).

상기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이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당국 공유는 제81호 협약의 다음 조항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 권한있는 당국은 근로감독기관과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공‧민간 기관간의 효과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정권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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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하며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제7조);

-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고, 작업공정과 재료,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화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9조);

- 권한있는 당국은 근로감독관에게 모든 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

ILO 국제노동기준국

2021년 9월 22일


